
4) 年金給付에 대한 稅制

연금급부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는 갹출금과 연금자산의 투자소득에 대해 33%의 세율로 원천

과세하기 떄문에 연금급부는 전액 비과세 되고 있다. 한편, 연금급부를 一時金으로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별도의 세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음 <表

11>은 25개 OECD 회원국을 급부의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表 11> 年金給付類型에 따른 OECD 會員國의 分類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가능하거나 급부의

일부분을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한 국가(17개국)
일시금이 불가능한 국가(8개국)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호주, 벨기에, 덴

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페

인, 터키, 한국, 그리스, 스위스,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

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랜드

Ⅳ. OECD 會員國의 企業年金制度關聯 懸案問題 및 示唆点

1. 企業年金制度關聯 懸案問題

OECD 회원국들의 기업연금제도는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기업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 다음의 <表

12>는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OECD 회원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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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2> 年金制度關聯 OECD 會員國의 懸案問題

국가 현안문제

독일

- 공적연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정년연장 및 갹출금 증액

- 3년마다 부가연금의 급부액을 조정토록 한 1974년법에 대한 법원의 결정

- 인구노령화 현상

호주

- 공적연금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기업연금의 장려방안

- 피고용자도 갹출금을 부담할 수 있는 방식의 도입방안

- 연금저축액의 조기사용방지와 기업연금 및 생명보험연금에 대한 동일한 세제

혜택부여

오스트리아

- 기업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방안

- 무차별원칙을 내세우는 유럽연합 (EU ) 가입 (1995.1.1)에 따른 영향

- 사내적립과 사외적립방식간의 세제상의 차별방안

벨기에

- 사회보장재원의 안정적인 마련

- 공적연금에서의 남녀간 동일한 정년 적용

- 공적연금의 민영화(priv atisat ion )에 대한 논란

- 기업연금에서 취득한 권리 (acquir ed right s )에 1995년법의 적용상의 문제

-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 사회연대원리에 입각한 기업연금에 대한 갹출금의 확대

캐나다

- 다양한 유형의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연방차원에서의 세제상의 공평성확보

-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연금급부의 조정문제

- LIF (Life Incom e F und )제도의 도입

- 연금제도의 복잡성 증대

한국 - 연금제도와 기타 사회보장제도, 산재 및 퇴직금제도간의 전체적인 조정

덴마크
- 공적연금의 향후 재원마련

- 연금수급권의 이전문제

스페인
- 기업연금제도 발전에 대한 고용주 및 피고용자의 부정적 견해

- 갹출금의 전액 피고용자 부담의 문제

미국

- 정년연장문제

- 퇴직전에 발생하는 다양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연금급부의 활용문제

- 외국으로 송금되는 갹출금의 과세를 위한 세법 404A조의 입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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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2 계속)

핀란드 - 공적연금의 재원마련

프랑스

- 연금급부 지급이 확실히 보장되지 못함

-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연금급부조정방식의 한계

- 일시불연금(capit alized pen sion fun ds )의 도입 및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이스
- 공적연금 수지불균형 확대

-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제도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아일랜드 - 기업연금가입의 의무화 추진

이탈리아
- 공적연금의 재원고갈

- 현행 연금제도의 회계기간 적용상의 문제

일본 - 1994년 사회보장제도개혁에 따른 정년연장

룩셈부르크

- 재정흑자에 따른 공적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수지

불균형의 우려

- 직접보험 (dir ect in surance)가입에 대한 과세

뉴질랜드

- 2001년부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문제

- 연금감독관(pen sion ' s com missioner )의 임명방안

-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장려방안

네덜란드

- 공적연금의 재원마련

- 이혼시 연금급부의 분할과 관련한 새로운 법규

- 기업연금에 대한 적용제외제도 도입여부

포르투갈
- 사회보장법에서의 고소득자에 대한 새로운 연금급부 축소 및 이에 따른 기업

연금 및 개인연금의 육성필요성 대두

스웨덴
- 정년연장문제

- 재정적자에 따른 사회보장 재원마련의 어려움

스위스 - 공적연금의 재원마련

영국

- 거치연금 또는 즉시급연금에 대한 최고 5%의 의무적인 연금급부조정을 규정

한 1990년법의 적용문제

- 남·녀 및 정규직과 임시직에 대한 차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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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ECD (1997a)

위에서 살펴본 OECD국가들의 연금제도와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年金財政方式과 관련하여 공적연금이나 기업연금 모두 賦課方式(pay-as-you

-go)으로는 약속된 연금급부를 지급하기가 곤란하다는 우려감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

다는 점이다. 부과방식의 경우 제도성숙기에 많은 재원을 일시에 필요로 하게 되는

제도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전에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基金積立(funded)으로 전

환하는 경향이 여러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일본을 포함한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民營企業年金 및 個人年金을 확충하

려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권이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인간수명의 연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년이 연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남여의 정년도 동일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및 실

업노인층에 대한 臨時年金(뉴질랜드)이나 事前年金의 지급을 통하여 노령자의 소득

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대두하고 있는 제4의 연

금체계(4th pillar of pension funding)에서 보듯이 노령자에 대한 시간제근무(part-time

work)와 연금의 부분지급 등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연금제도운영과 관련한 각 국의 법규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

대 들어 연금재정방식의 적립방식으로의 이행이나 공적연금의 민영화 등 연금제도

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조치

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국의 공적연금 및 기업연금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넷째, 연금관련세제가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즉, 각 국마다 급부방식(확정급부형

또는 확정갹출형), 갹출금의 부담주체(고용주와 피고용자), 연금재원의 운용형태(사

내적립방식 또는 사외적립방식) 및 급부의 형태(연금 또는 일시금) 등에 따라 세제

가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一時金(capital payment)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관계당국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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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적립금을 찾는 것을 금지하거나(미국, 호주) 또는 세제혜택의 부여 등의 조치

를 통하여 연금형태의 급부수령을 유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개

인연금에 한해서만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급부지급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2. 示唆点

본 보고서에서는 퇴직후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연금제도를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퇴직후 소득보장을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나

또는 기업 또는 개인차원의 기금적립방식 연금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후소득의 보장이란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社會構成員間의 連帶意識에 입각한 公的年金을 통하여 基本的인 노후소득을 보장하

면서 企業年金과 個人年金을 통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 공적연금의 收支不均衡으로 인해 재원마련에 곤란

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안으로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확대발전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심각한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우리나라로서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기업연금제도의 건실한 발전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민연금의 재정건실화를 위한 방안의 수립도 기업연금의 발전을 위한 토대로

서 중요함은 물론이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험료수입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특성상 초기에는 보험료수입에

비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財務構造改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수

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의 종퇴보험시장이 퇴직연금시장으로 대체되고,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 역시 감

소하는 등의 변화도 예상된다.

최근 퇴직연금시장의 진입을 둘러싸고 금융기관간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

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험회사들은 計理部門에 대한 專門性과 長期資産의 運用經驗

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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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퇴직연금전문계리인 및 자산운용전문가 등 專門人力의 早期確保와 育成에 심

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현재 대부분 사내에 유보되어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퇴직금의 재원이 사외적립되는 데 따른 기업의 資金負擔 輕減方案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외에 적립하지 않은 기

업의 경우 과거근무채무(Past Service Liability, PSL)7)의 상각에 따르는 자급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

가 되고 있는 非自發的 早期退職者에 대한 연금수급권의 보호문제와 세계적인 停年

延長趨勢에 따른 노령층의 所得確保方案 및 연금형태의 급부수령을 장려할 수 있는

적절한 유인책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OECD 회원국들에 비해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우리나라의 경

우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외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7) 기업연금제도 도입시 또는 제도도입후 급부수준의 개정시 피고용자의 과거근무기간에 대

응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필요적 갹출금을 말한다.

- 29 -



< 參 考 文 獻 >

고광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한국증권업협회, 1997. 7.

보험개발원, 『기업연금보험의 운용방안』, 1997. 9.

생명보험협회, 「선진국의 기업연금정책」,『생협』, 1997. 5∼6.

오창수, 『연금보험론』, 보험연수원, 1996.

EU (1994), Supplementary Pension in the European Union , Report of the European

Commission's Network of Expert, Brussels.

OECD, The tax/benefit position of productive workers, 1991-94, Paris, 1995.

OECD (1997a), Private Pension Systems, June.

OECD (1997b), Supplementary Pensions in the Single Market, A Green Paper, June.

- 30 -


	IV.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관련 현안문제 및 시사점
	1. 기업연금제도관련 현안문제
	2. 시사점

	참고문헌

